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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1. 문제제기: 북극항로,‘열린 공간’으로 전환

 

  □ 기후변화와 해빙(海氷) 감소: 극지 증폭 (Arctic amplification) 현상

    o 북극 지역은 지구 평균보다 약 4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극

지 증폭(Arctic amplification)’이라고 부름. 

     - 북극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AMAP)에서 얻어진 관측데이터에 따르면 

1979~2019년 사이 북극의 연평균 기온은 약 3.1℃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폭(약 1.0℃)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도 고위도의 빠른 기온상승 

경향은 장래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북극 해빙 면적은 1979~92년 대비 약 38% 감소, 특히 여름 최소 해빙 면적은 10

년마다 약 12.4%씩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음(NSIDC, 2023). 

    o 이러한 급속한 해빙은 북극을 더 이상 폐쇄된 얼음지대가 아닌, 계절적으로 항해 가

능한 개방된 해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1980~1990년대까지는 연중 대부분 기간 동안 북극항로(NSR)를 항해하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7~10월 사이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따라 

상업 선박의 항해가 가능해졌고, 러시아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연중 운항 체

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음. 

     - 즉, 기후위기로 인한 해빙 감소가 ‘닫힌 공간’이던 북극을 ‘열린 국제 해상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해상 항로 개척, 자원개발,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

로 북극이 부상하는 근본적 배경이 되고 있음. 

  □ 극지 기술 발달: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기술적 기반

    o 극지기술(Polar Technology)은 북극·남극 등 극한환경에서 연구·탐사·물류·거주·인프

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과학기술과 장비를 의미함. 

북극항로의 구상과 전략적 가치
선 슬 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tjstmfrl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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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에는 생존·기초연구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전 지구적 환경연구·자원개발·항로운

영까지 포괄하는 전략기술로 발전함. 

     - 혹한·강풍·결빙 등 극지 특수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용 선박·장비·소재 개발. 쇄빙

선·극지 연구선, 방빙·방한·방수 설비 등 장기간 활동 가능한 내구성 확보. 극저온·

빙해에서의 선체 구조·추진 성능·정비성 고도화됨.

     - AI·IoT·위성 데이터 융합을 통해 실시간 해빙·기상 모니터링·항로 최적화가 가능해

짐. 친환경 연료·자율운항 시스템 적용으로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 제고.

2. 북극항로의 구상 배경: 경제 환경의 변화

  □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o 21세기 초반 글로벌 경제는 팬데믹, 전쟁, 기후재난 등 복합 위기를 거치며 기존 글

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전면에 드러남. 

     - 2021년 수에즈 운하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는 단 6일간의 운항 중단으로 하루 약 

95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지연되며 ‘단일 병목로 의존’의 구조적 위험을 각인시킴. 

     -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해상 운임을 3배 이상 급등시키며, 공급망 전반의 가격·

수급 불안정을 심화시킴. 

     - 우크라이나 전쟁(2022~)으로 흑해·러시아 항로가 봉쇄되면서 유럽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고, 중동·남중국해 등 기존 주요 해상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보완전략: ‘Plan B’구상

    o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따라 유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북극항로

(NSR: Northern Sea Route)가 기존 수에즈·말라카 해협 중심 항로의 대체·보완적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Plan B’ 구상으로 주목.

     -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부산–로테르담 구간의 운송 거리를 약 12,400마일에서 8,700

마일로 단축(약 30~40% 감소)할 수 있어, 항해일수는 기존 30일에서 약 20일로 

단축, 이에 따라 연료비·보험비·탄소배출량까지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즉, 북극항로는 단순한 신규 항로가 아니라, 위기 시대 공급망 회복탄력성

(resilience)을 높이는 전략적 회랑(Strategic Corridor)으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님. 

3. 주변국의 선점 전략: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 러시아: 북극항로 지배력을 통한 유라시아 전략

    o 전략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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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학적 축의 아태지역 이동 및 유라시아 정체성 강화:러시아는 기존 유럽 중심 외

교·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무게 중심을 전환. 유라

시아를 ‘십자로(crossroads)’로 연결하는 경제협력 벨트 구축과 Greater Eurasia 

구상을 통해 유라시아 정체성 강화 추진. 

     

    o 북극해 영유권 주장 

     - 대륙붕 연결성: 러시아는 자국 영토와 연결된 대륙붕이 200해리(약 370km)를 넘는 

경우에도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조항을 근거로 영

유권을 주장함. 

     - 자원 개발 및 경제적 이익: 북극해에는 전 세계 미발견 원유와 가스의 약 25%가 매

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는 이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과 북극항로(특히 북서항

로)를 통한 물류 이점을 확보하려 함.

     - 군사력 및 쇄빙선 투입: 러시아는 첨단 쇄빙선을 활용해 북극해 탐사와 군사력 증강, 

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음.

    o 「북극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35」

     - 주요 과제: 러시아는 2020년 「2035 북극개발전략」을 승인, 북극을 사회·경제·인프

라·환경·국제협력·군사안보 분야별 주요 과제 선정. 

     - 단계별 과제: ▲(1단계: 2020-24년) 경제사회발전 가속화를 위한 메커니즘 조성, ▲

(2단계: 2025-30년) 북극지역 경제활동 경쟁력 강화, ▲(3단계: 2031-35년) 대륙

붕 개발, 북극항로 경쟁력 확보 및 국제 컨테이너 운송 기반 마련, 환경보호 등이 

있음.

  □ 중국: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통한 북극 진출 전략

    o 전략적 배경 

     - 중국은 자국의 일대일로 구상(BRI)을 북극으로 확장한 ‘빙상 실크로드(Ice Silk 

Road)’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러시아와 북극항로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야말(Yamal) LNG·북

극LNG-2 등 러시아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통해 실질적 영

향력을 확보하고 있음.

     - 중국은 북극항로를 활용하여 중동·수에즈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원자재 공급선을 다

변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미국 중심 해양질서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기대

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2017.7.2.)은  북극 해상통로(특히 NSR)의 공동 개발·활용을 통해 ‘얼

음 실크로드(Ice Silk Road)’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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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북극백서」 발표

     - 중국은 2018년 「북극백서」를 발표하여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공식

화하고 북극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이 백서에서 제시한 핵심 3대 과제는 ▲북극의 국제화, ▲지리적 근접성, ▲북방 실

크로드임. 

     - 북극의 국제화는 북극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며, 비북극권 국가로서 참여

권과 이익을 요구함.

     - 지리적 근접성은 중국의 ‘상대적 근접성’을 강조하며, 비북극권 국가 중에서도 특수

한 권익을 주장함.

     - 북방 실크로드는 북극항로(SZP·SM)를 해양 실크로드의 연장선으로 명명하고, 세계

경제 접근로로 전략화함.

    o 중·러 전략적 연계

     - 중국: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극항로·에너지·과학연구·인프라 협력을 추진하며, 북극을 

유라시아 전략 네트워크에 통합하려 함

     - 이를 통해 중동·수에즈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원자재 공급선을 다변화, 미국 중심 

해양질서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 역할 확보을 위해 노력함.

  □ 일본: 해양강국 및 글로벌 기술 리더 위상 확보

    o 전략적 배경 

     - 북극은 현재 일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양강국 및 글로

벌 기술 리더로서의 위상 확보,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견제 차원에서 북극 존재감 

강화라는 전략적 의미를 부여함.

     - 단기적으로 NSR의 상업 활용 여지는 작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홋카이도 등 북방 

항만을 NSR 출발·환적 거점으로 육성해 남동·남아시아–홋카이도–NSR–유럽 연결 

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 존재.

    o 국가이익 측면의 북극 진출 방향

     - 요코하마–네덜란드 로테르담 구간 10~12일 단축 효과가 있음. 중국 해군력 강화·남

중국해 분쟁 등 리스크 증가 상황에서 남방항로 대체·보완 루트 확보 필요함.

     - 북극 해저 및 북극이사회 회원국 영토 내 광물·에너지·어업 자원 개발 참여를 통해 

에너지 안보 및 자원 수입 다변화 확보 목적도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극 국가들과의 과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로 일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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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구소–핀란드기상연구소 공동연구와 일본 북극 환경연구센터–노르웨이 극지연구

소 협정에 따른 스발바르 연구기지 운영이 있음. 

     - 일본은 기술·물류·에너지·과학 협력을 매개로 한 제한적·점진적 북극 참여를 통해 중

장기적인 영향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 한국: 해양 복합 신 물류망 구축 전략

    o 전략적 배경 

     -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접점에 위치하며, 기

존 남방 해운루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리스크에 취약함.

     - 기후변화로 북극항로(NSR) 상업화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이를 새로운 북방 물류축으

로 활용해 지정학적 변방에서 대륙-해양 교차로(hub)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필요성

이 제기됨.

    o 구체적 추진 방향

     - 한국은 부산항만공사(BPA)를 중심으로 북극항로 상업화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산항을 북극항로 출발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도 2025년 12월까지 청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할 국가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임. 

     - 부산에 해운선사(HMM 등)와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해 항만–선사–공공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 

     - 또한 강릉·울산 등 동해 항만–시베리아횡단철도(TSR)–북극항로(NSR)를 연계한 해륙 

복합물류망 구축 구상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부산·동해권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신북방 물류축을 형성하려 함. 

     - 이러한 구상은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 결합형 국가(land-sea hybrid 

state)’로 전환시켜, 지정학적 변방에서 유라시아–태평양을 잇는 교차로(hub)로 도

약시키려는 국가전략적 프로젝트로 추진. 

    o 지자체 연계 거점항만 경쟁

     - 경북도: ‘북극항로추진팀’ 신설, 포항 영일만항을 북방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

     - 경남도: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부산시: ‘북극항로 개척 TF’ 운영, 북극항로 허브도시화 연구용역 추진

     - 강원도·전남도·울산시: 동해신항·여수·광양항·울산항 등을 북극 전진기지·거점  항만

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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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변국 북극 전략

      자료: 저자 작성

4. 북극항로의 다차원적 가치: 경제적, 지정학적, 다자간 협력적 측면

  □ 경제·물류적 측면 

    o 북극항로(NSR)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에 비해 부산–로테르담 구간 거리를 약 

12,400마일에서 8,700마일로 30~40% 단축시킴. 

     - 항해일수는 기존 30일에서 약 20일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연료비 약 20~30%, 탄

소배출량 약 25% 감소가 가능함.

     - 항로 단축으로 화물 회전율이 높아져 글로벌 해운·물류기업의 운항 효율성이 획기적

으로 제고될 수 있음. 

    o 또한 북극항로 개통은 러시아 북극권 자원의 수출 경로 확보라는 의미도 갖음. 

     - 북극해 연안에는 전 세계 매장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추정됨(미국지질조사국, USGS).

     - 이미 러시아는 야말 LNG·북극LNG-2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인도 등 아시아 시장으

로의 해상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극항로는 이러한 자원 수송에 최적 경로가 

됨. 

    o 이와 함께 북극항로의 상업화는 북극 항만·물류·조선·쇄빙선 산업, 극지관광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함. 

     - 예컨대 핵쇄빙선·내빙선 건조, 극지항만·통신망 구축, 극지 선원 양성 등 관련 산업

군에 대한 한국·일본·중국 조선업체의 신규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음

국가 전략목표 핵심수단 특징

러시아

지경학적 축의 

아태지역 이동 및 

유라시아 정체성 강화

핵쇄빙선·자원개발·

군사력·2035전략

세계 유일 

핵쇄빙선, 2억톤 

물동량 목표

중국
일대일로 북극 확장·

미 견제

빙상 실크로드·

북극백서·중러 협력

북극 국제화·지리적 

근접성·북방실크로

드 

일본

해양강국 및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의 위상 

확보, 중국견제

NSR 

물류·자원개발·과학협력
점진적·제한적 참여

한국
해륙 복합 신물류망 

구축

부산항 거점화·TSR–NSR 

복합망·지자체 경쟁
신북방 물류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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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또한 기존 수에즈 운하·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병목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분산시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지정학·전략적 측면 

    o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의 경로가 아니라, 북극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각축장으로 

기능함. 

     -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자원 내해화 및 군사 통제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북극군

사사령부 신설·군사기지 확충을 통해 북극을 자국 내해화(內海化)하려 하고 있음.

     - 중국은 2018년 『북극정책백서』에서 ‘빙상 실크로드(Ice Silk Road)’ 구상을 공식

화하고, 러시아와 합작투자·항로 공동개발을 통해 에너지·자원 확보 및 미국 중심 

해양질서 견제를 도모하고 있음.

     - 미국·EU는 이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FON)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등을 통한 

규범 기반 질서 구축을 강조하며 러·중 견제에 나서고 있음.

    o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변방에서 ‘동북아–유럽을 잇는 교차로(Hub)’로 

도약할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부산항·환동해 항만을 북극항로의 동단 기점으로 육성하고, 동북아 해상물류의 주도

권을 강화함으로써 유라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잠재

력이 있음. 

  □ 환경·지속가능성 측면

    o 북극항로는 항로 단축을 통해 연료 소비 및 탄소 배출을 20~30% 줄일 수 있는 잠재

력을 갖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음. 

     - 기름 유출, 소음 공해, 서식지 파괴, 침입종 유입 등은 극도로 취약한 북극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북극 원주민의 전통적 생계활동(물개·고래 사냥, 순록 방목 등)에도 부정적 충

격을 야기할 수 있음.

    o 따라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경제 회랑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안전운항·환경보호가 결합

된 ‘친환경 극지항로(Green Arctic Shipping Corridor)’ 모델로 발전해야 함. 

     - 이를 위해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준수, 중유(HFO) 사용 금지, 저탄소 연료 

전환, 북극 생태 보호구역 설정 등 국제 협력 및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임. 

  □ 남북협력 및 동북아 다자협력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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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북극항로가 동해 연안을 통과, 이는 남북한을 잇는 환동해 경제협력 체제 형성에 기

여함. 

     - 동해항만–시베리아횡단철도(TSR)–북극항로(NSR)을 연계한 해륙 복합물류망 구축은 

한반도 북부를 경유하는 신동북아 물류축 형성의 핵심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한 북한 동해항(원산·청진·나진 등)의 현대화, 철도·도로 인프라 개보수, 통

관·보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남북협력 촉진.

    o 또한 남북 공동으로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선박·내빙선 공동개발 등에 참여함으

로써 공동이익 창출 및 신뢰 구축이 가능함. 

    o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다자협력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게 하

며,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음. 

5. 북극항로의 전략적 평가: SWOT 분석

북극항로(NSR)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환경·경제적 리스크가 공

존하는 복합적 사업임. 이에 따라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강점

(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

가할 필요가 있음. 

  □ Strengths (강점)

    o 운송 거리·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탄소 절감 효과

     - 부산–로테르담 구간 기준으로, 기존 수에즈 경유 항로(약 12,400마일) 대비 북극항

로(약 8,700마일)는 약 30~40% 거리 단축이 가능함.

     - 항해일수도 약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어 운항비·보험료·연료비 절감과 함께, 탄소

배출량 20~25% 감축 효과가 기대됨. 이러한 효과는 글로벌 해운기업들의 ESG·탄

소중립 전략과도 부합함.

    o 한국의 조선·항만·내빙선 기술력

     - 한국은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위(2024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LNG 운반선·

내빙선 분야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부산항은 세계 7위 컨테이너항(2024년)으로, 북극항로 동단 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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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aknesses (약점)

    o 계절적 운항 제한

     - 북극해는 여름철(7~10월) 외에는 두꺼운 해빙으로 인해 상업 운항이 극히 제한적임. 

연중 항해 가능 기간 확보를 위해 고비용 쇄빙선 동반 운항이 필요, 이는 운항 채

산성을 약화시킴.

    o 고비용 구조 및 위험관리 부담

     - 북극항로 보험료는 수에즈 경유 대비 최대 2~3배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선박은 내

빙 강화 설계(Ice-class)를 적용해야 하므로 건조비가 일반선 대비 높음.

     - 사고 발생 시 구조·구난·오염방제 체계 부족으로 위험관리 비용과 법적 책임 리스크

가 높음.

    o 인프라·통신망 부족

     - 북극 연안의 항만·연료보급소·통신위성망이 미비하여 항해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지

원이 곤란함. 또한 러시아의 통신·항법 위성 독점으로 항행 정보 접근성도 제한적

임. 

  □ Opportunities (기회)

    o 공급망 다변화 수요 증대

     -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에즈·말라카 등 기존 병목로 의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북극항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Plan B’로 기능할 수 있어, 다국적 물류기업·선사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o 남북 공동개발 및 다자협력 가능성

     - 동해–북극항로 연계 복합물류망 구축 시, 북한 동해항(원산·청진·나진 등)의 현대화 

및 철도 연계를 포함한 남북 협력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

     -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등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의 전략적 위상 제고

도 가능함. 

    o 친환경·디지털 해운산업 혁신

     - 북극항로 개척은 친환경 연료선박·내빙선, 디지털 항법시스템, 극지 위성통신 등 첨

단 해운기술 수요를 창출함. 이를 통해 한국의 조선·ICT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

  □ Threats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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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중·러·EU의 북극 각축전

     - 북극은 러시아·미국·중국·EU의 전략적 경쟁 무대로, 군사화·제재·영유권 분쟁 등 지

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함. 

     - 이로 인해 항해의 자유와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여 안정적 운항에 장애 요인이 됨.

    o 대러 제재 및 러시아 변수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EU의 대러 제재로 인해 북극항로 관련 국제 공동투자·금융

지원이 제한되고 있음.

     - 또한 북극항로의 실질적 운영권이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내재함. 

    o 경제성·환경 규제 불확실성

     - 연중 항해 가능성·상업적 채산성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하여 투자 리스크가 높

음. 

     - 동시에 IMO의 북극 HFO(중유) 사용 금지,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환경 규제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표2> SWOT 분석 

      자료: 저자 작성

6. 한국의 대응 방향: 극지를 잇는‘K-전략’삼각축의 구축  

  □ 삼각축 구축의 핵심 가치

    o 물류·경제안보 축: 다양한 공급망 확보, ‘Plan B’ 

     - 북극항로(NSR)를 활용해 기존 수에즈·말라카 해협 의존도를 낮추고, 부산–환동해–

TSR–NSR을 연결하는 복합회랑(land-sea corridor)을 구축하여 신동북아 물류축을 

Strengths (강점) Weaknesses (약점)

  • 항로 거리 40% 단축 효과

  • 운송비용 및 탄소배출 절감

  • 부산항 및 조선업 글로벌 경쟁력

  • 환동해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 계절적 운항 제한(여름 집중)

  • 쇄빙선·운항 제한 등 높은 운영비

용

  • 북극 항만 인프라 부족

  • 극한 기후 조건의 운항 위험
Opportunities (기회) Threats (위협)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요구 증대

  • 남북 공동개발을 통한 평화경제 확산

  • 친환경·디지털 해운기술 신성장 동력

  • 에너지 전환과 북극 자원 접근성

  • 미·중·러·EU 강대국 각축전

  • 러시아 독점 시도와 제재 리스크

  • 경제성과 환경 규제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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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함. 

     -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 운송력을 확보해 국가 경제안보의 실체적 

기반을 제공함.

    o 외교·다자협력 축: 지정학 리스크 분산

     - 남북–동북아–북유럽을 연결하는 규범·안전·구난 협력망을 구축해, 북극을 둘러싼 미·

중·러·EU 간 전략경쟁 속 지정학·법적 불확실성을 완충함.

     - 이를 통해 북극항로 운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안보 기반의 지속성을 

보장함.

    o 지속가능·기술 표준 축: 친환경·안전 기반 선도

     - K-Polar Code+·친환경 선대·디지털트윈을 바탕으로 Green Arctic Shipping 

Corridor를 구축하고, IMO 환경규제·탄소규제 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환경·안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

     - 이는 경제안보 기반과 협력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고도화하는 역할을 함. 

 

 ⟦그림1⟧ K-전략 삼각축의 구축

                     자료: 저자 작성

  □ K-전략 실현 방향: 삼각축의 구축경로

  삼각축의 구축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 방향이 요

구됨.

    o 북극항로 개발 참여 및 신동북아 물류축 구축 (물류·경제·안보 분야)

     - 부산항을 북극항로 동단 거점으로 육성하고, 강릉·울산·포항 등 환동해 항만과 연계

한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함.

     -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북극항로 연계 구상을 통해 유라시아–태평양을 잇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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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랑(land-sea corridor)을 형성함.

    o 남북·다자 협력 강화 (외교·다자협력 분야)

     - 북한 동해항(원산·청진·나진 등)의 현대화, 철도·도로 인프라 개선, 통관·보험 제도 

정비를 통해 남북 공동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함.

     -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IMO·UN 등 다자기구에서 극지 규범·환경·안전 분야의 

협력 외교를 강화함.

    o 지속가능성 기반 구축 (지속가능·기술·표준 분야)

     - 친환경 연료선박·내빙선 개발, 극지 전용 통신·항법 체계 구축, 위성 기반 빙상 모니

터링 체계를 확보함.

     - IMO의 HFO(중유) 사용 금지·탄소배출 규제 등 국제 환경규범 준수 기반을 마련함.

     - 극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북극항로 전담 거버넌스(전담청·정책기구) 설립도 검토

함.

  □ 정책적 과제: 전략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전략 방향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과제가 요구됨. 

    o 유라시아-태평양 연결 허브화

     -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 결합형 국가(land-sea hybrid state)로 전환해 지정학적 위상 

강화할 필요 있음. 

     - 장기적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변방에서 유라시아-태평양을 잇는 교차로(hub)로 도약

시키려는 국가전략적 프로젝트로 추진 필요.

    o 해양 물류 주권 및 경쟁력 확보 

     - 북극항로 상업화를 통해 남방항로 리스크 분산,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 글로벌 허브 

항만 완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함. 

    o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화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BJFEZ 글로벌 물류혁신 TF’ 출범 등, 지역 물류산업 혁

신과 정책 실행 플랫폼 기반을 마련.

    o 극지·항만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 육성

     - 극지 물류·항만·선박 기술력 확보를 통해 북극항로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 주도권 확

보 가능성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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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hjh@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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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북극항로의 경제․산업적 가치와 과제

김 미 연 KDB 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 연구위원

(nkkmy83@kdb.co.kr)

□ 북극항로는 글로벌 해운․자원 개발의 새로운 기회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으나, 경제성 불

확실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단기간 내 기존 항로 대체에는 역부족

 ○ 북극항로는 물류․운송, 자원 개발, 해운․조선산업의 기회, 지정학․전략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의 경제․산업적 가치를 보유

   - 북극항로 이용 시 운송거리 단축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미개발 석유․가스 자원 및 

희토류 등 광물 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 가능

   - 극지 운항이 가능한 쇄빙선, 극지형 선박 수요 증가가 기대되어 한국을 비롯한 조선업체

의 신시장 확보 가능

   -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 의존도를 낮추어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다변화를 도모하고 

러시아, 중국 주도의 새로운 전략 추진의 장으로 기능

 ○ 짧은 운항 기간 등 자연․기술적 제약,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 영유권 분쟁 등 국제정

치․법적 문제, 항로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 노정

   - 여름철 해빙기 중심으로 운항이 가능하며, 항만․인프라 부족, 특수선박 건조 및 보험료 

충당을 위한 고비용 발생 등 대규모 상용화에는 시일 필요 

   - 해상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 시 생태계 파괴 위험, 선박 배출물로 인한 해빙 가속화, 산

업개발로 인한 북극 원주민 공동체에 영향

   - 북극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영해 및 EEZ를 통과함에 따라 항행료, 쇄빙선 서비스 비용 부

과 등 러시아 독점 문제 우려와 함께 영유권 분쟁* 가능성 잠재

mailto:nkkmy83@k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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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 간 자원, 항로 권리 경쟁

 ○ LNG, 원유 등 원자재 수송 위주로 활용되다가 기후변화, 기술발달, 국제협력이 맞물릴 경

우 장기적으로 상업적 경쟁력 확대 가능

   

<표 1> 북극항로의 경제․산업적 가치와 문제점, 그리고 정책과제

구분 가치 문제점 정책과제

물류 ․해운 항로 단축, 물류비 절감 계절적 운항 한계, 인프라 부족 복수항로 전략, 극지형 선박 투자

에너지 ․자원 석유, 가스, 광물 개발 기회 환경사고 위험, 영유권 분쟁 공동개발, 안전 및 환경 규제 준수

조선 ․산업 쇄빙선, LNG선 수요 확대 특수선 건조 고비용 친환경 선박 기술 투자

외교 ․전략 해운 네트워크 다변화 러시아 독점, 중국 영향 북극이사회 참여, 균형 외교

환경․지속가능성 탄소 절감 가능성 생태계 파괴, 블랙카본 배출 Polar Code 준수, 친환경 연료 개발

국내 과제 극지연구 및 항만기회 민관 협력 미흡 연구역량 강화, 전략 협의체 운영

자료 : 발표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북한은 북극권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방면의 

북극항로 활용 연계 방안 모색이 가능

 ○ (해운․물류 협력) 북한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북극항로 

활용이 가능한 라선, 청진항을 보유

   - 한국-러시아-북한-유럽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망 구상*이 가능

     *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 북극항로 + 북한 항만

 ○ (에너지․자원협력) 러시아産 LNG를 아시아에 공급할 경우 북한 항만을 중간 저장․분배 

기지로 활용하거나 북한産 광물 자원 수출 경로 다변화 가능

   - 북한은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북극항로 물류망 편입 가능하나 

대북제재로 직접 거래가 어려우므로 합작 형태 고려 필요

 ○ (조선․기술협력) 남포, 청진 등 북한 조선소를 활용한 쇄빙선, 특수선 정비 분담 등 러시

아․중국과의 분업 및 북한 기술자들의 북극항로 프로젝트 참여 등

 ○ (환경․연구협력) 남북 공동 차원의 극지 조사 및 북극-한반도 기후 연구 협력 추진 가능

 ○ (기타 외교․정책차원) TSR․북극항로 연계 프로젝트 추진 등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한

반도 북부 항만․철도 현대화 추진

   - 학술 교류 → 극지 공동 연구 → 항만․물류 인프라 소규모 협력 → 본격적 해운․자원 

협력 방식의 단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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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경제․전략적 이익이 뚜렷한 만큼 한국, 북한의 참여를 원하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국에는 제한적 협력 허용, 북한에는 조건부 참여 입장을 취할 가능성 

 ○ 한국 참여에 대해서는 조선․해운․물류 기술 및 자본 활용을 통한 북극항로 기반시설 현대

화, 아시아-유럽 물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러시아 운임 수익 증가, 경제․환경 규범 준

수 등 국제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 반면에 미국․EU와 긴밀한 관계인 한국이 러시아 주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으며, 

북극항로 관련 데이터 및 극지 운항 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 경계

 ○ 북한 참여에 대해서는 북한의 항만, 철도, 조선소 등 저비용 노동력과 시설을 활용하고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러시아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 다만, 북한 참여가 국제제재와 연결될 경우 러시아에 경제․외교적 부담 초래, 미국, 한

국 등과의 관계가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 우려

□ 북극항로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1~2년)․중기(3~5년)․장기(5~10년) 계획 

수립 및 주체별 역할 수행이 필요

 ○ (단기) 기초 기반 마련, 신뢰 구축을 목표로 연구․학술 중심의 협력 추진

   - 한국은 아라온호 등 극지 공동 연구 참여 및 항만․철도 현황 조사, 인프라 점검 및 북극

항로 운항 가능성 분석 등

   -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고 항만, 조선소, 철도 관련 기술 인력 등을 

파견, 학술 연구 참여 및 자료 제공

   - 남북한 연구자 공동 워크숍 개최, 소규모 공동 연구 프로젝트 시범 운영 등을 통한 신뢰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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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인프라 개선, 시범 운송․사업 모델 구축 등 추진

   - 한국은 항만 현대화 기술 지원, 극지형 선박 및 물류 시스템 설계를 비롯하여 시범 사

업에 투자자로 참여

   - 북한은 청진항 등 항만 현대화 및 주요 철도 운영 체계 개선, 조선소 및 물류 창고 활

용을 위한 인프라 정비

   - 남북한 공동으로 시범 운송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안전․환경관리 체계 구축, LNG 등 

시범 운송 테스트, 북극항로 중간 경유 시범 화물 운송 등 진행

 ○ (장기) 상업화, 정기운항, 지속가능 협력 구조 구축

   - 한국은 정기 항로 운송망 구축, 국제 해운사 및 보험사 참여 유도, 친환경 선박․연료 

기술 도입 등 상업화를 지원

   - 북한은 항만 및 철도 정기 운영, 노동력 및 시설에 대한 안정적 제공, 자원 및 물류 참

여 확대 등 상업화에 참여

   - 남북한은 러시아, 중국 등과의 삼각협력 모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규범 

준수 및 환경안전 관리 등 장기적 투자 및 정책 연계 체계를 마련

     

<그림> 북극항로를 활용한 단계별 남북경제협력 추진 방안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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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북극항로를 이용한 남북 및 환동해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홍 지 영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jy.hong@koreaexim.go.kr)

1. 북극항로 개척과 남북협력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 

□ 북극항로 개척의 국제적 의미와 남북관계 시사점     

 ◦ 북극항로의 상업적 항해 시 기존 수에즈운하 경로 대비 약 30~40%가 단축 가능하여 글

로벌 물류 혁신의 핵심 축으로 평가. 특히 러시아는 자국 북극해 연안을 따라 이어

지는 북동항로를 국가전략으로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얼음 실크로드"를 

통해 자국의 해상 진출로를 확대하려고 시도 중. 북극항로 개척은 기후변화와 에너

지·물류 구조 재편에 따라 동북아-러시아-북유럽 경제와 지정학에 중대한 영향.

 ◦ 한국 역시 조선·물류 강국으로서 친환경 쇄빙선, LNG 운반선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참여와 이익을 모색. 북한은 러시아 극동과 인접해 있으며 나진항 등 전략적 

항만을 통해 북극항로의 거점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음. 남북 협력 및 다국적 협력 

수준에 따라, 북극항로는 한반도에 공동 번영의 기회가 될 수도, 격차 심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북한의 지정학적 이익과 기회

 ◦ 현재 해상 물류에서 소외되어 있는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북극항로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나진항, 청진항, 원산항)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우회적 경제협력 

채널을 제공할 가능성 잠재. 최근의 북중러 밀착을 고려하면 북러, 북-중 연계 물류 

확대가능성 시사.

□ 남북경협 연계 가능성  

 ◦ 한국은 부산을 기점으로 대륙-해양 결합형 국가로 북극항로 기반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남북관계 개선 시,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북한은 지리적 이점을 각각 

제공 가능. 북한 항만 시설을 국제 물류 네트워크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면 남북 평화

경제 촉진 가능,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협력 선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남북 간의 물류 협력은 수에즈 운하 대비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여 동북아 공급망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 종단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해 

mailto:jy.hong@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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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북극항로 복합 물류망 구축 가능. 남한은 선박·에너지 기술, 북한은 지리적 

입지를 활용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 형성.

 ◦ UN 제재로 단기적 협력 가능성이 낮고, 북중러 밀착이 한국 및 서구권 국가 들과 의 연

계를 오히려 배제할 가능성도 있음. 

2.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남북협력 재원조달 방안  

(1) 남북협력기금 

□ 남북협력기금을 기반의 남북경제협력   

 ◦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재정 

특수회계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

성됨. 통일부 산하 기금으로 국회 승인 하에 예산이 편성됨. 

― 남북협력기금 재원의 조성 :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 회수금 및 이자 수입, 민

간 및 기업 기부금, 운용 수익

― 기금의 조성 규모 및 집행 모두 국제정세, 남북관계, 대북제재 등 대내외 요인에 

따라 연도별로 큰 변동을 보이나 기금의 조성 규모가 집행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조성액 규모의 차이는 실제 집행액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 

 ◦ 남북협력기금 활용: 남북협력기금은 크게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지원), 남북 경제협력(경제협력기반조성및 교역경협사업 자금대출)으로 구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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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남북협력기금

        출처: 통일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역 및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제도, 인적 네트워크 등을 사전에 조성

― 교역경협 사업 자금대출: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및 교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 기업(기관)에 금융 지원

    <표2> 경제협력기반 조성 주요 사업 유형

        출처: 통일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3>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 사례

       출처: 통일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구분 사업 내용 유무상

사회문화 교류
인적 왕래 무상

사회문화 협력 무상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무상

이산가족 교류 무상
인도적 지원(차관) 유상

경제협력

경제협력기반 조성 무상
교역경협보험 무상

교역·경협사업 자금 대출 유상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유상

경수로 사업 유상

사업유형 내용
기반 시설 

구축
철도, 도로, 통신, 전력 등 북한 지역의 경제협력 인프라 정비

제도적 기반 

조성

통관·검역·세무·보험 등 경협 관련 제도 정비 및 연구

남북 간 표준 계약서, 분쟁조정 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마련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북한 지역 자원·산업·시장 조사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 로드맵 수립

사업명 내용 시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신의주 구간 시범구간 

복원 및 점검

2000~2008년,

 2018년 재개

동해선 남북 연결
강릉-금강산 철도 연결 착공 

및 시범 복원
2000년대 초

개성공단 기반시설
송전선, 도로, 정수시설 등 

구축
2002~2004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상설 소통 창구 설치 2018년

경제협력 타당성 조사
북한 항만·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전 조사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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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채널을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 UN 기관 및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인 공동 재원을 조성하거나, 국제기구를 중재자 혹은 실행 주체로 활용하여 대북지

원을 수행하는 방식

― 다자기구의 개도국 지원은 단일 프로젝트 중심의 개입을 넘어 종합적이고 지속가

능한 개발성과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유엔의 공동기금(pooled funds) 운용과 MDB의 혼합재원(blended finance)의 확

대를 통해 공여국의 부담을 분산하고 민간자본과 개발재원의 결합을 촉진하는 등 

지원 방안이 세분화, 다각화되는 추세 

□ UN 채널 활용 

 ◦ UN 기구의 펀드 유형: 유엔기구들의 재정적 수단은 주로 무상보조금(grants), 신탁기금

(trust funds), 공동기금(co-financing) 등으로,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 및 사회경제

개발을 지원 

― 목적과 운용 방식에 따라 공여국의 통제력과 협력국의 참여 수준 상이  

― 비지정기여(unearmarked), 지정기여(earmarked), 혼합형(Hybrid)기여, 공동기여

(pooled fund), 특수목적기금(Special Purpose Funds) 

 ◦ UN 다자파트너신탁기금(Multi-Partner Trust Fund, MPTF) : MPTF는 다수 공여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유엔기구에 특정 국가를 위해 설정된 독립적 기금으로, 특정 목

적과 운영규정을 따르는 혼합형 기여에 포함  

― MPTF는 의사결정에 공여국, 협력국, 유엔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운영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갖추어 북한 당국의 경계를 낮추고 다자협력의 유연성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음.

― 유엔 시스템 내 UNDP MPTF Office가 별도로 관리하며 복수의 유엔기구들이 집

행기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오랜 기간 양자 지원으로 북한 당국과 신뢰를 쌓아온 중립국 공여국들을 설득하

여 한국이 주도 하는 공동펀드를 함께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Fund) 채널 활용

 ◦ MDB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IMF가입 등 선행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선행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MDB의 지원을 부분적

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예외 승인을 받는 방안도 고려

―  MDB는 신탁기금 형태로 지원하는 데 조건부 기여 또는 지정 기여 형식의 보조

금 성격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는 주제별 펀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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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DB의 북한지원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공여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MBD 

혼합형 기여 방식 활용을 모색 

― 예시로 단일공여국신탁기금(Single Donor Trust Fund, SDTF) 또는 프로젝트 지

정 기여(Project- specific)를 들 수 있음. 

(3) 민간재원을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 부문 재원 동원 

 ◦ 2002년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제1차 개발재원총회 이후 개도국 성장을 위한 재원 

동원을 위해서 ODA 및 MDB 자본 등 공공재원을 레버리지로 민간부문 재원

을 동원하는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25년 열린 제4차 세비아 개발재

원총회(FFD4)에서 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함. 

 ◦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남북협력기금)만으로

는 재정적 한계가 뚜렷하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부문 재원 동원’이 필

요

― 혁신적인 개발재원 조달에서 핵심이 되는 민간부문 재원 동원은 주로 공적 자금

을 활용하여 민간의 위험을 완화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매력을 높이는 접근방식 

또는 혼합금융과 같이 공공 자금과 민간자금이 결합하는 방식 

― 위험분담(risk sharing), 공동투자(co-financing), 보증(guarantee), 유리한 조건의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 

어렵거나 상업금융의 접근이 어렵거나 유연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여 개도국 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 민간을 활용한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가능성 

― 주요공여국은 개발금융기관(DFI)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개

발 목적 달성을 지원

― DFI는 개발 성과를 목표로 하면서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 젝트

에 민간 재원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개발재원 투입하여 시장성을 보완하거나 유

지하도록 함. 

― DFI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

으로 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업적 수익을 추구

― DFI는 공동 투자 구도를 갖출 때 현지 정부 협상력이나 위험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민간부문에서 일반 민간재원이 투입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음.



- 51 -

[지정토론]  

북극항로와 남북 환동해 경제협력, 에너지·자원안보

이 태 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안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lte@keei.re.kr)

□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와 에너지 연계

 지름길은 맞지만, ‘인프라와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요구

◦ 지름길 효과가 분명: 부산-로테르담 기준 남방항로(수에즈) 약 20,100km→ 북극항로 

12,700km로 단축

◦ 현실의 스피드: 러 국영 로사톰 발표 기준 NSR 화물은 2023년 3,625만 톤, 2024년 

3,790만 톤으로 공시(사상 최대지만 정책목표엔 미달)

◦ 자원-항로 결합 모델: 북극자원과 항로가 결합될 때 편익 극대화

   - 북극 LNG/원유(야말·노비 포트 등) + 쇄빙선 + 환동해 환적망(극동항) = 아시아로 

직공급/환적

◦ 제약요인: 짧은 항행 윈도·변동성 큰 빙상, 얕은 수심·항만·통신 인프라, 높은 보험·위험 

비용. 따라서 ‘선박·항만·정보’ 3종 인프라를 묶은 패키지 접근이 필수

□ 동북아 에너지 안보에 주는 의미

북극항로는 ‘보조 배관’, 말라카 리스크를 줄이고, 제재·기후의 새 지형을 활용하는 길

◦ 말라카·수에즈 등 초크포인트 리스크 완화에 ‘보완재’: 동북아는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핵

심 병목인 말라카 해협 의존도가 높아 안보가 취약

   -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은 2023년 71.9%(중장기 구조 지속). NSR은 우회로로서 원

유·LNG의 공급선·항로 다변화에 전략적 옵션을 제공

◦ 정책 환경 변화: EU 대러 14차 제재로 EU 항만에서 러 LNG 환적(재적재) 금지가 9개

월 유예 후 발효 → 유럽 내 허브 환적 축소, 러시아 LNG의 직송·극지 루트 재편 가속

◦ 기후 변수의 양면성: 해빙 감소로 항행 가능한 기간은 늘지만, 연저/폭풍·빙림 압축 등 변

동성도 확대. 안전·예보·보험 모델 고도화가 전제.

mailto:lte@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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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 추세 하락으로 항해창 넓어져도 기상변동성·사고확률은 상존. Polar Code + EU 

ETS(’24~), FuelEU(’25~) 등 규제 준수비용 반영 필요

□ 한국의 북극항로·에너지 협력 전략

하드웨어(선박·항만) + 소프트웨어(데이터·보험) + 거버넌스(표준·외교)

◦ 공급망 다변화(원칙): 스팟·환적·계절보완 등 조달 포트폴리오를 유연화. Arctic LNG-2는 

미국 제재(’23.12)로 포스마주 선언 등 불확실성→ 직·간접 관여는 리스크 프리미엄 반

영·모니터링 체계로 관리

◦ 산업 레버리지(조선·운송): 빙해 운항선(ice-class), 셔틀탱커·LNG 운반선, 소형 모듈러 

터미널·부유식 환적 등 하드웨어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러, 쇄빙선단·북극 인프라 확대 

계획 지속)

◦ 디지털·안전 인프라(소프트웨어): 항로 상시 모니터링·빙/기상 빅데이터, e-Navigation, 

원격감시·드론 등 IT 접목으로 위험·보험비 절감(신북방·IT 협력 보고서 권고)

◦ 제도·표준·외교: Polar Code 준수, 항로 정보 공유, 다자 안전협력(해난구조·오염대응)로 

사회적 허가(SLO) 확보. (KEEI: 환경·안전·인간안보 이슈가 상업화의 관건)

◦ 금융·보험·데이터: ‘기상·빙 예측 + 선박/항만 상태 + 항차 데이터’ 결합한 위험가중 운

임·보험 모델을 국내 보험·P&I와 공동 개발(정책형 파일럿 권장)

□ 남북 환동해 경제협력

◦ 대원칙: ‘제재 준수형·안전·환경 우선’ — 현행 UN 안보리 1718 제재(특히 2017년 이후)

는 합작·투자 확대 제한, 광물·수산 등 대북 교역의 폭넓은 금지를 포함. 상업·투자형 협

력은 현재 구조상 제약 큼. 

◦ 지금 가능한 ‘저위험·고신뢰’ 패키지(남측 주도)

   - 동해–북극 항행 정보 협력: 기상·빙·항로경보 데이터 공유, 해난구조(SAR)·오염 대응 

합동훈련(국제기구·다자 툴 활용, 인도적·안전 목적)

   - 환동해–극동–북극 연계 물류: 부산·울산·포항→(러 극동 환적)→NSR ‘두 다리 모델’로 

파일럿 구축(제재와 무관한 합법 루트)

   - 연구·관측 네트워크: 해양·기상 공동관측(데이터 개방형), 미세플라스틱·적조·빙결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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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등 비상업·환경 협력부터

◦ 조건부(제재 환경 변화 시): 라선·원산 등 환동해 항만 환경·안전 개선, 냉동·수산 콜드체

인, 해양안전 설비 현대화 등에서 국제기구-민관 협력형 모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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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북극항로를 이용한 남북 환동해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김 종 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peter0819@hanmail.net)

□ 발표문에 대한 의견

 ○ 북극항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국의 추진 전략 

설정에 유용

   - 기후변화로 북극항로 이용이 중장기적으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항로 대비 경제·

물류적 측면의 이익, 북극해 자원과 관광 측면의 이익 등 북극항로의 다양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

   - 동북아 국가들의 북극항로 전략에 대한 비교·분석과 SWOT 분석은 우리의 향후 전략

적 판단과 설정, 추진에 활용 가능

   

   - ‘K-전략 삼각축’ 정책은 더욱 구체성을 가진 정책 제언으로 보이며 실질적 구현을 위

한 단계적 전략 방향도 설정하는 장점 보유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극항로 사업을 남북 

교류협력의 기회로 활용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남북관계를 단절하려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존과 공생의 전략이 필요

   

   - 교류·협력의 결과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간접적·장기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도 인내심을 갖고 비정치적 분야에서 상호 공

동의 문제와 이슈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

   - 북극항로 사업은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과제에 부합하는 성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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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에 대한 추가 제언

 ○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 상황에도 이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를 활용하는 전략도 모색

할 필요

   - 기후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아 지구적 차원에서는 위기가 발생했지만, 북극해는 항해

가 가능한 해역으로 변화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발생

   - 남북 관계에서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양전략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사전적·선제적으로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북극항로가 대부분 러시아 관할 해역을 통과하는데, 통항과 관련한 국제협상에 사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통항에 대비한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 축적도 사전적으로 준비해

야 하고, 북극항로와 관련 기반 산업도 활성화 필요

 ○ 북극항로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협력과 기구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도 필요

   - 북한이 북러 밀착과 북중관계 개선 등 동북아 신냉전적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공간 창출 필요

   - 북중 및 북러 밀착에 따른 한반도 질서 불안정을 관리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개선하고 

한러관계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북극항로는 중장기적으로 한러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까지 연계 

가능

   -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대화 창구가 필요한데, 북극항로와 같은 

다자·소다자 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도해서 북한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

북대화 창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한국의 독자적 북극항로 개발 추진과 별개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단계적 접근법도 추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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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점과 위협요인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남북 단절적 관계에서부

터 교류·협력이 개시되는 관계까지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서 단계적 접근법도 제시된다면 북한의 참여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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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중국정부의 북극항로 개발 추진 현황

강 호 구 중앙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kanghogu@cau.ac.kr)

1. 중국 대외경제정책 발전 기조

ㅇ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발 후, 미국 오바마 정부(2009-2017)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하였는 바, 중국정부는 미국 對중국 전략 전반이 협력에

서 견제로 전환된 점을 인식하였음.

   - 이후, 양당이 교차 집권한 트럼프 1기 정부(2017-2021), 바이든 정부(2021-2025), 

트럼프 2기 정부(2025-)에서도 對중국 견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정

부 역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對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준비하

고 있음. 

ㅇ 과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유지하던 경제 발전 전략 "양두재외(兩頭在外, 생산요소 시장

과 소비시장을 중국 밖에 두는 전략)", "대진대출(大進大出, 대량 수입과 대량 수출을 하

는 가공무역 전략)"은 중국 내수시장보다 선진국 소비시장을 중점으로 한 경제 발전 전략

이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발 후, 중국정부는 선진국 소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

존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 

   - 국가 경제 성장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경제가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산업 전반에서의 비용우위에서 기술우위로의 전환, 즉 체질 개선이 필수적임.

   - 중국은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공급측 구조개혁(2015.11.)을 통한 국내 기술우위 산

업 육성,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육상 실크로드 2013.9. 발표, 해상 실크로

드 2013.10. 발표)를 통해 국내 비용우위 산업 수출을 십여 년째 일관되게 추진하며 

심화 발전시키고 있음. 

   - 중국정부 대내외 전략은 체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데, 14억 인구에 대한 민생 안정은 

이와 직결되기에 정치·경제 리스크 분산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바, 현재 대내적 공급측 

구조개혁은 선진국 경제 이익과 직결되기에 전방위적인 기술 봉쇄에 직면하였고, 대외

적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육상 실크로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경제성 문제 

등 리스크 요인, △해상 실크로드는 남중국해 마찰 격화 등 리스크 요인의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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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분산이 필요한 상황임.

2. 북극항로 개발 추진 배경

ㅇ 중국 육·해상 물류 현황 

   - 중국-미국·유럽 수출입 물류(화물, 에너지 포함)에 대한 남해항로(南海航線,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수에즈 운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일대일로 이니

셔티브를 심화 발전시키려 하고 있음.

   - 중국은 전세계 물류 항로 전반에 대한 경제·정치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중이며, 특히, 

남해항로 내 남중국해 분쟁 외에도 수에즈 운하, 바나마 운하 등지 관할·경영에 대한 

미국의 간섭 역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3월 홍콩 장강화기

실업(CK Hutchison Holdings Limited)은 미국 블랙록(Black Rock) 그룹을 대상으로 

전세계 43곳 항구 경영권 매각(이중에는 바나마항구공사 90% 지분도 포함)하려다 중

국정부가 뒤늦게 개입하여 해당 거래가 중단된 상황임.  

   - 기존 육상 실크로드 노선 위주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철도 부설, 항만 건설 등 해

외 기초 인프라 건설을 통한 중국 국내 건설 산업 과잉 해결 효과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해상 물류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는 미미

한 편으로, 중국 대외 교역 루트는 여전히 남해항로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임.

ㅇ 해상 루트 : 중국 대외 교역 루트의 남해항로 의존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증가

   - 중국 대외 수출입 화물의 95% 이상이 해상 루트를 활용하고 있으며1), 중국 대외무역 

해상운송 화물총량은 전세계 대외무역 해상운송 화물총량의 30.1%를 차지함2).    

   - 중국 해상운송 화물의 구체적인 루트 활용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찾기는 어려우나, 

2015년 중국 하이난성 류츠구이(劉賜貴) 성장은 중국 대외 수출입 화물의 80%가 남해

항로를 활용한다고 언급한 바3), 중국 수출입 화물 대부분이 남중국해를 경유한다고 유

추할 수 있음.

   -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정부는 "각치쟁의, 공동개발(擱置爭議, 共同開發: 분쟁은 

미뤄두고, 공동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제창하면서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아세안 각국과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회피하여 왔음. 

   -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아세안의 해당지역

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남중국해 지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에서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해상 실크로드는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1) "我国航海事业稳步发展, 为全球贸易畅通提供有力支撑", 人民网, 2025.7.11.

2) "数据透视我国海上货物贸易之路'中国船'乘风破浪稳健前行", 央视网, 2024.8.15.

3) "刘赐贵：中国80%进出口货过南海, 应建保障基地", 央广网, 2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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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임.  

 

ㅇ 육상 루트 : 해상 루트는 대체 불가하며, 경제·정치적 제약 상존 

   - 現 발전현황 :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내 육상 실크로드 추진으로 철도운송 

화물량이 빠르게 발전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 대외운송 화물량의 95%를 차지

하는 해상운송과 비교해볼 때, 폭발적인 증가세는 기저효과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 전체 

대외운송 화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상황임. 구체적인 수치를 볼 때, 

2024년 중국-유럽 화물열차(中區班列)는 1.9만 편 운행하였고 운송화물가치는 250.7

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84.9% 증가하였지만, 중국-유럽 무역에서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전년대비 2.1% 증가)에 불과함. 

   - 선박과 열차 간 기능성 대비 : 대형 선박 1대는 보통 1만 TEU 이상(역대 최대 기록은 

2.4만 TEU) 적재가 가능한 반면, 중국-유럽 화물열차 1편은 평균 55 TEU만을 적재

가능한 바, 기존 해상운송 화물량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경제적 효율성 문제 : 철도운송은 접경 지역 통관 과정에서 화물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중국 전역 화물이 총 5개 접경 통관지역(△헤이룽장 

쑤이펀허, △네이멍구 얼렌하오터, 만저우리, △신장 아라산커우, 훠얼궈스)으로 각 세

관당 50편 이상 노선이 경유하므로 화물 적체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상운송보다 빠르

다는 장점을 상쇄함(적체 발생시 화물 대기시간이 길어져 시간비용, 창고비용 증가). 

또한, 중국발 발차시 컨테이너 과적재 문제는 철로 훼손, 유럽발 회차시 공컨테이너 문

제는 비용 상승을 유발함.

   - 제도적 리스크 문제 : 수백년의 발전을 거쳐 규범화된 국제해운업과 달리,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유라시아 대륙 24개국을 경유하나, 통일된 통관체계, 문서체계가 없고, 배

상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무역 분쟁 소지가 있음. 

ㅇ 최근 육상 루트의 정치적 리스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 점대점 성격을 띄는 해상운송과는 달리,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경유하는 모든 연선 국

가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잠재함. 특히, 육상 루트는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를 내포한 상황으로, 실제로 2025년 9월 12일 폴란드 정

부는 러시아-벨라루스 합동군사훈련과 드론 침범 사건을 이유로 폴란드-벨라루스 접

경 전역에 대한 "무제한 접경 폐쇄"를 선포하였음. 9월 15일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국-폴란드 정부간 협력회의 제4차회의에서 폴란드 정부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부총리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였고 공동문건

을 발표하였으나, 9월 18일 폴란드 정부는 "정세가 안정" 되기까지 여전히 해당 조치

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함.4)    

4) "波兰宣布暂不开放通往白俄罗斯边境口岸", 央广网,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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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유럽 화물열차 전체 화물량의 85-90%가 폴란드 말라쉐비체 세관을 지나는 바, 

중국정부가 걱정하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현재 300편(9월 15일 기준)이 넘는 열차

가 벨라루스 경내에서 통관 대기중인 상황으로 전체 산업체인 운용 비용이 15% 이상 

증가하였고, 최대 250억 유로 상당 화물이 동결될 리스크가 있는 상황임.5)

3. 중국 북극항로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추진

ㅇ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내 △육상 실크로드의 경우, 24개국에 달하는 연선국가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와 철도운송 본연적 제약, △해상 실크로드의 경우, 

남중국해 지역 분쟁 격화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특정 해상 루트에 대한 과도

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중국 극지연구센터(極地硏究中心) 극지전략연구실 장샤(張俠) 

주임은 샤먼 이북 항구를 활용하는 선박은 북극항로를 활용한다면 운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함. 이에 따르면, 중국 남방 일부 항구를 제외한 대부분 중국 항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항로가 가장 긴 중국 북방 대표 항구 다롄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남해

항로는 36일, 북극항로는 27일이 소요됨. 

ㅇ 기후 변화와 쇄빙선 기술 발전 등 요인으로 북극항로는 정치적 리스크는 물론, 경제성까

지 겸비한 운송 루트가 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바, 2017년부터 중국은 "빙상 실크로

드(氷上紗綢之路)"라는 명칭으로 북극항로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해상 루트를 구축하

려고 하였으나, 근 5년간 COVID-19 발발과 국경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되던 상황이었음.  

   - 2017년 5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

럼>에 참여하여 "중국측이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하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연계하기

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하였음.

   - 2017년 11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메드베데프 총리를 만나 "북극항로 협력 강화

를 통해 공동으로 빙상 실크로드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빙상 실크로드"라는 명칭

을 공식 제시하였음.

   - 2018년 1월, 중국정부는 최초로 <중국의 북극정책(中國的北極政策)>6) 제하 정책문건

을 발표하고, 중국의 △북극 정책 목표와 원칙, △북극에 대한 인식과 활용, △북극항

로 개발과 빙상 실크로드 공동 구축, △북극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5) "波兰撕毁7天前承诺，300列中欧班列滞留损失数百亿，中国北极新航道18天直达欧洲反击波兰卡脖子", 解读国际国内热
点，2025.9.21. 

6) <중국의 북극정책> 전문 링크(중국정부망) : https://www.gov.cn/zhengce/2018-01/26/content_52608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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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말 LNG 프로젝트(Yamal LNG Project)"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내 중국-러시아 

간 최대 규모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로, 2018년 7월 19일 LNG 선이 최초로 북극항로 

동북 루트를 통해 중국 장쑤성 루동(如東) LNG 스테이션에 도착하였음.7) 

   - 2018년 8월 14일, 중국 "텐언호(天恩號)" 화물선은 롄윈강항에서 기항, 33일 후 프랑

스 루앙(Roeun) 항구에 도착하여 북극항로를 경유하는 첫 항해에 성공하였고, 2020년 

7월 25일 재차 항해에 성공하였음.

   - 다만, 중국은 2019년 12월 COVID-19 발발 후 장기간 국경 봉쇄, 2022년 2월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對러시아 제재에 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북극항로 

개발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음.

ㅇ 과거 중국은 1960-70년대 소련과의 반목으로 4300 km에 이르는 접경지역이 불안정해

진 역사적 경험 사례가 있고, 체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러시

아와 반목은 없을 것인 바, 거의 전 구간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극항로는 중국의 모든 

대외 교역 루트 중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4. 최근 폴란드 쇼크로 인한 북극항로 추진 가속화 추이 

ㅇ 중국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수 차례 폴란드 정부를 대상으로 "중국-유

럽 화물열차의 정상적 운행 보장"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 폴란드-벨라루스 접경 폐쇄 계

기, 중국-유럽 화물열차 관련 내용을 2025년 9월 15일 공동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정

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 협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공동문건(中華人民共和國政府與

波蘭共和國政府間合作委員會第四次全體會議共同文件)>에서 문서화하였으나, 폴란드 정부

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정상적 운행 보장"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임. 

ㅇ 폴란드 쇼크로 인해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육상 실크로드 중 핵심인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2025년 9월 19일 중

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劍)은 "중국은 러시아 등 북극해 연해국가와 여타 협력 의사를 가

진 국가들과 공동으로 북극항로 기초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심화 협력을 추진할 것이

다."라고 재차 표명함. 

   - 9월 22일 4시 30분경, 중국 닝보-저우산(寧波周山)항에서 중국 컨테이너선 이스탄불 

브릿지호(적재가능화물량 4890 TEU)가 처음으로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북극항로 경유 

영국 최대 컨테이너항 펠릭스토(Felixstowe)항으로 기항하였으며, 향후 중국정부는 보

다 적극적으로 북극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  /끝/

7) "记录2018"，丝绸瞭望，2019年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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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북극항로와 남북 경제협력

서 정 배 한국교원대 초빙교수/(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부원장  

(visionk2020@naver.com)

1. 남북 경제협력 추진 여건

 o 과거 1990-2000년대의 30여 년간 추진했던 방식의 경제협력 모델은 실패한 것

으로 평가됨.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방법이 요구되

고 있음. 

  - 과거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른 유효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

이 대북 접근에서는 결국 유효하지는 못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군사적 이슈에 휘둘리고 말았음.

  - 대표적으로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 모델

이었으나, 이러한 방식의 협력으로부터 점차 기술과 자본집약적, 국제협력과 연

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호혜적 경제적 이익 중심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함.

 o 새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을 복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기대감을 고조

  - 다만 대화와 교류협력의 빠른 성과를 위해 북한과 성급하게 무리한 접촉 시도 등에 나

서지 말아야 할 것임. 

  - 특히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으로 이내 한국을 협력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재개

하는 데는 여러 조건과 단계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2국가론이 아직 법제도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당

규약, 헌법, 부문별 법령의 제·개정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하는 한편, 향후 남북 간 대화

나 교류협력 재개 시 남북한 간 국가론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들(남

북 간의 합의 방식, 출입경 방식, 민족내부거래 또는 국제적 무역질서 적용 방안 등)에 

대비해야 할 것임.

mailto:visionk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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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항로와 북한 개발 잠재력

 o 최단거리 항로인 대한해협과 동해에 위치한 북한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가치가 증가하

고, 북부 지역 항구의 활용도 증가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림.

  - 나진, 청진항 등은 북극항로와 연계가 가능한 항만, 특히 나진항은 중국(임차부두), 러

시아와 물류협력(유엔 제재 예외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의 경험이 있어 우선적 활용

이 가능

   * 북극항로는 환동해권 개발 본격화에 긍정적 요인, 나선 등 북한 지역 발전의 기회로 

작용, 특히 나진항은 기존 대륙 철도망과 연결된 동북아 복합물류의 거점항으로 발전 

잠재력 보유

  - 향후 러시아 지하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희토류 등) 수출기지 등으로 활용도와 물

류기지로서의 잠재력도 구비한 것으로 평가

  -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구상 본격화와 동북3성의 화물을 수출하기 위한 나진·청진항 등 

중계항을 이용, 환적항인 부산으로 운송이 활발해질 가능성

 o 북극항로 본격 활용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간 협력 틀을 활성화하는 방안 추진

  -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 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 + 북한

(2009년 탈퇴) + 일본(미가입)) 재추진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 가능

    * 2025년부터 러시아가 의장국이 되어 나선지역 개발에 나설 가능성

  - GTI 협력사업으로 단기적으로 환동해 크루즈 협력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환동해

와 북극해를 연계하는 경제 및 환경협력 사업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추진

 o 쿠르즈 운항 등 새로운 관광산업 발굴의 계기 마련

  - 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를 보임. 관광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정

치적 부담이 적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산업으로 안전하다는 인식과 상당한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7월 1일, 중앙급 관광특구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개장, 이외에도 지역 단위

로 관광개발구들을 지정하며 관광산업 육성에 관심, 그러나 결국 관광산업의 성패는 외

국인 관광객 유치에 달려있으며,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임.

  - 현재 북극해 크루즈 관광은 알래스카, 캐나다, 북유럽과 연계되나 동북아는 상품 개발 

저조한 상황, 북극항로 활성화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비한 역내 협력 필요

  - 일본과 극동 러시아에서 운항하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는 동북아와 북극 연계 크루즈 상

품 개발에 관심이 높고, 동 지역 항만에서도 가능성 타진 중임을 감안, 북한 지역의 원

산, 나선항 등 기항을 통해 내륙 및 백두산 관광 등과 연계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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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과 방안

 o 남북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 및 에너지·물류협력 사업을 연계 추진

  - 북한 지역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물류를 위한 기항보다는 당분간 부산항

(거점, 환적항)을 활용한 물류 운송이 합리적(컨테이너 정기항로 수요가 미미, 지하자원 

등 단일 화물이 주류)

  - 특히 2013 - 2015년 시행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

석하여 북극항로 이용 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 나진항 추가 개발에 참여 또는, 하산 이외에도 자루비노항(또는 포시에트항) 등지의 

공단의 다자 개발과 북한 지역과 연계 수송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중장기적으로 동해안 항만 간의 물류운송 및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에너지 허브로 조성

하는 새로운 경협의 지평을 확대

  - 특히 야말 LNG생산기지에서 동해항 수송(14일) 후 삼척 LNG기지(13만톤)에서 북한 

원산항 등지로 운송(8시간, 북한 내 인프라 건설 필요)하는 한반도 에너지 협력도 실현 

가능

 o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국제협력 공동 참여 추진

  - Polar Code와 탄소중립(친환경 연료 등) 규제에 따른 국제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친환

경 기술협력, 북극이사회 등 북극 관련국 협의체와 동북아 협의체 등 공동 참여방안 강

구

  -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지원 및 해기사·선원 등 북극항로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

축 협력(현재 북한은 나진해운대학, 원산수산대학 등에서 매년 약 1,300명의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 한국은 1,600명)

  - 북한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조선 및 수리 등의 산업협력은 핵문제 진전과 제재완화 

등 상황을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 추진

 o 동북아 및 북극 지역 크루즈 상품 개발로 북한 지역 기항 시, 남한지역 부산과 속초 등

과 일정 상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간접적 협력이 확대되도록 추진

  -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방안을 구체화하되, 장기적으로 남북 강원도(설악산-금강산) 연

계관광, 금강산-원산지역 자유관광 등으로 발전을 도모

4. 장애요인 및 고려사항 

 o 당면하여 북한의 ‘2국가론’과 국제적 경제제재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

  - 최근까지 북한은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당분간 남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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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저조

  -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일부 국제제재 예외를 제외한 여타 분야 경협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 국제적 물류 인프라 정비 등 시범사업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를 우선 면제하

는 방안을 고려

  - 북한과의 본격적인 에너지 및 물류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항구 및 내륙의 관련 인프라 

건설과 산업시설 복구 등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여 재원 소요가 증가될 것임.

 o 러시아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단기간 내 전면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러 자원 및 물류 등 협력사업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

  - 국제표준과 거버넌스 참여, 관련 친환경 기술과 인력개발 등 비제재 분야 또는 회피·우

회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모색

  - 북극(동)항로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러시아가 안전 상의 이유로 선박통제 등이 가능한 

리스크도 우려, 법적 보완과 다자협력기구 등이 필요함.

 o 중국도 2012년부터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이며 ‘근(近)북극 국’ 및 ‘북극 실크로드’전략

을 적극 추진 중, 중국 선박의 동해 이용 증가로 중국의 ‘내해화’ 우려, 안보적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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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소개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은 한반도 통일과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발협력의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

는 전문가 연구 네트워크입니다.

연구원에는 통일·북한·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산업은행 북한정책포럼, 경남대

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노틸러스연구원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는 학계의 학술연구 발전, 정부의 

정책 형성과정, 기업의 전략 수립 과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

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여 명의 한반도 경제 분야 전문가가 연구 활동에 직

접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 규모는 300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

로도 연구원은 뜻을 함께하는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더 큰 시너

지를 창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출판물>

이제는 통일이다(단행본, 2014)

<대표 참여프로젝트>

․ 우리나라의 포용적 금융 국제개발협력 성공사례를 적용한 북

한의 자조적 신용협동조합 육성 방안 연구: 미얀마, 라오스, 

몽골 사례를 중심으로(통일과 나눔, 2023)

․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중장기 통일정책 연구(통일부, 

2023)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롯데장학재단, 2023)

․ 북한 석유산업 현황과 개선과제(에너지경제연구원,2023)  

․ 몽골 바이주르흐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금융교육을 통한 지

역 내 포용적 금융체계 확대사업(KCOC, 2022)

․ 독일 통일과정에서 학술교류 사례 수집 조사 용역(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22)

․ 서울-평양 학술교류협력 실천방안 조사(서울시립대 서울학연

구소, 2022)

․ 민생에너지부문 남북협력 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19~2020)

․ 환동해 경제벨트 권역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방안 연구(남북

교류협력지원협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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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광산 환경오염 남북협력 방안연구(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2018)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국적 협력사업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

(동북아역사재단, 2017)

․ 남북 접경지역 광산개발 및 가공사업투자 협력방안 연구(남북

교류협력지원협회, 2016)

․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통일 이후 북한자산관리에 미치는 영향

과 캠코에 대한 시사점(한국자산관리공사, 2016)

․ 북한 에너지 수급현황, 전력통계 품질개선 및 민생용 전력 인

프라 구축방안 연구(기획재정부, 2015~2016)

․ 북한의 시장화 지원방안-내수 자영업자 육성방안(통일준비위

원회, 2015)

․ 동북아 여건변화 전망과 한반도 경제통합 시나리오(국토연구

원, 2015)

․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통일 이후 국토분야 정책과제 전망(국토연구원, 2014) 외 다

수 프로젝트 참여

<학술 행사>

개성공단 포럼 총 17회, 한반도전문가운드테이블 연 4회 이상, 

해외 워크숍 연 1회, 국내 워크숍 연 2회, 공동주최 포럼 매년 

1회 이상, 총 12년 간 70회 이상의 세미나 및 행사 진행. 그리

고 관련 세미나 초청 발표자 및 토로자들은 국세정세, 북한경

제, 정치, 군사안보, 사회, 문화 등 포함 약 800여명 이상의 전

문가들을 초청. 공동 주최 참여기관은 국내․외 관․학․민 포함 50

여 기관과 협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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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소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으로 1972년 9월 1일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래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통일연구의 메카로

써 총 150여 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총 45개

의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들과의 국제학술교류 및 미국 내 한

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긴밀한 네크워크를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8년 국내 

외교·안보 대학 연구기관 1위로 선정되었으며, 100대 국내 외

교·안보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대학 연구기관 가운데 10위권 

내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북한대학원대학교와 함께 

상호협력체계 하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통일·외교·안보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본 연구소는 연구실, 기획홍보실, 국제협력실, 연구센터, 행정관

리실, 대외협력실로 나뉘어진 6개의 실,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ICNK), 북핵센터, 중국센터, 일본센터로 나누어진 4개의 센터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4명의 각 분야 상근 연구자들과 국내

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관계 전문가들로 위촉된 초빙·객원연구

위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

성과 대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실(단행본실, 정기간행물실, 특수자료실), 전산정보화실 등의 연

구를 위한 지원부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영문), 『한국과 국제정치』(국문), 『동북 

 아연구』(국문), 정기간행 연구보 고서, 분야별 연구총서 출판

<발간물>

 IFES Brief, 현안진단, IFES Forum, 한반도 포커스, 북 

 핵‧미사일 리포트, ICNK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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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는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북한 연구의 과학화

와 대중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연구 역량의 학술활동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신진학자들을 발굴하여 학회

를 통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

학원생 및 신진 연구역량을 발굴하는 데에도 큰 힘을 쏟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연구학회는 정치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문학, 과학기술, 예술 등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활동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연구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인력을 통해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4차례의 정기학술회

의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연구학회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군사, 여성, 과

학, 체육 등 북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연구진들을 통하여 북한학의 과학화 및 대

중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2006년에는 「북한의 새인식」 (북

한학총서 10권, 경인문화사)를 발간하여 북한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성과물을 학회차원에서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학술회의로서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차례

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시 유관단체

와 공통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당면의 과제와 정책 연구 등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북한에 대

한 학술적 역량을 축적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북한 관련 정책들을 생산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

니다. 2010년부터는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

한 새로운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연구학회의 구성원은 단지 대학뿐만 아니라 언론사, 연구

소 및 북한관련 유관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비롯하여 정책제언과 다른 여타의 

학회 및 연구 기관과의 협동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

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의 학술회의

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

습니다. 앞으로 북한연구학회는 유관 분야와의 적극적인 학술

활동을 증진할 것이며, 기존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진, 

대학원생 등을 포괄하여 명실상부한 북한연구의 핵심결집체로

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치, 안보, 경제, 문화예술, 

인권, 군사 등의 분과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연구 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학술활동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발간물>

「북한연구학회보」(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년에 2차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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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책포럼

북한정책포럼은 동북아 정세변화에 맞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북한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

한 대안 제시를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2003년 5월 창

립된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

년 5월 현재의 「북한정책포럼」으로 확대․개편되어 남북관계 

발전, 남북 공동번영, 평화통일 과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동 포럼은 국내외 북한․통일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

화로드맵 구상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분야별 주제를 선정,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이슈 발생 시, 시

의적절하게 정부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부 정책 

방향을 청취하고 실천 가능한 역할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수

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세미나 46회, 특별심포지엄 1회, 간담회 36회, 분

과위원회 10회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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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2014년 조선일보가 시작한 국민 모금

운동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를 모태로 2015년에 설립된 민

간 주도의 통일 전문 재단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

로서, 통일 공감대 확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재단은 설립 이래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정책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통

합 정책연구’와 ‘통일미래 준비사업’ 같은 공모 연구를 통해 통

일정책의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미국 CSIS, 스팀슨센터 38 

North 등 해외 싱크탱크와의 공동 세미나, 초당적 통일정책 라

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국제적·초당적 논의의 장을 넓혀왔습

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학계와 정부의 정책 형성과정, 그

리고 기업의 전략 수립 과정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과나눔은 정보 플랫폼 구축에도 힘써왔습니다. 2021

년 출범한 ‘통일과미래’는 통일·북한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허브로, 2025년 현재 누적 조회 수가 200만 건을 돌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카이브8000만’은 재단이 직접 수행하

거나 지원해 온 525건 이상의 연구 성과와 국내외 북한 연구 

보고서, 학술 논문, 뉴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통

합 검색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정

책 담당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통일 관련 지식과 자료

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통일 교육과 청년 세대 참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청년통일축제 ‘UniKorea Festival’은 

청년들이 음악과 연극, 토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통일

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교사 

포럼과 연구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 통일 현장 연수를 통해 동서독의 통일 경험을 직

접 학습하고 한반도에 적용할 교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장학사업도 재단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신영균·이미

자 장학기금을 통해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을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 장학생 및 박사후 연구원을 선발하여 통일·북한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

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도 함께 진행하며 포용적 지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과나눔은 연구와 정책, 교육과 장학, 정보 플랫폼을 

포괄하는 다층적 활동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사회적 기반을 다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

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

는 통일 준비의 플랫폼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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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프로필

세 미 나   공 동 주 최 (장) 프 로 필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이사장,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상임대표,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KDB북한정책포럼 회
장

(역임)
미국 알라바마주립대학교 석좌교수, 베트남국가계획위원회 경제
자문관, Hungry International Management Center 초빙교수, 
KBS보도본부 객원해설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 동북아경제학회 
회장 등

이 상 만 이사장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역임)
통일부 차관,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수석대표, 남북정상회담 선
발대 단장,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문위
원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남북교류 담당),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등

이 관 세 소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학회 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최 용 환 회장 북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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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담  연 사 프 로 필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사,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고문

(역임)
통일부 차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 위원장, 제2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통일
신문사 회장 등

홍 양 호 이사장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운영위원장

(역임)
제3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등

박 정 원 교수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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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 나  연 사 프 로 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크루즈포럼 연구소장

(역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1기)
사단법인 한국크루즈포럼 운영위원장

황 진 회 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북한시장화연구센터 연구실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중앙대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객연연구위원
북한연구학회 총무위원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선 슬 기  연구실장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한국산업은행 개발금융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겸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김 미 연 연구위원 한국산업은행 개발금융연구센터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前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前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팀장

홍 지 영 책임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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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안보정책연구실 실장
IEA Electricity Security T/F Delegate
수소경제 정책자문 위원회

前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Energy market & 
policy, Affiliate

前ISO 녹색금융분류체계 국제표준화 한국대표단(2021,2022)

이 태 의 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안보정책연구실

(준비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사)북한연구학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서강대 대우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객원교수

前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前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김 종 원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 대학원 객원교수
상하이 환태평양 국제전략연구센터 중국 특약연구원

前중국 산동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세계경제협력센터 특별초빙
연구원

前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
前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경제연구원

강 호 구 객원교수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부원장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초빙교수

(역임)
통일부 기획조정실 실장
통일교육원 교육기획부 부장
통일부 인도협력국 국장

서 정 배 초빙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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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론 자  프 로 필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고문
대진대학교 교수

(역임)
통일부 차관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통일부 대변인

김 형 석 고문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IBK연금보험(주) 부사장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장

(역임)
IBK기업은행 부행장, IBK경제연구소 소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기
획분과 자문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등

조 봉 현 부사장 IBK연금보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사)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역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
권포럼 위원, 국방정보본부 북한전략정보 자문단 자문위원 등

임 을 출 교수 경남대학교 

사단법인 한국크루즈포럼 부회장

(역임)
경기대학교 관광문화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현대아산 관광경제협력본부 상무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

심 상 진 부회장 한국크루즈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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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KBS 남북교류협력단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이 주 철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센터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민주평통 16기 상임위원

김 중 호 센터장 한국산업은행 개발금융연구센터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에너지자원연구센터 센터장

(역임)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개발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3대 소장

정 우 진 센터장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에너지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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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 나 참 석 자  프 로 필(가나다순)

북한도시개발연구원 원장

(역임)
경남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사업 자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 개성사업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개발처장

김 은 종 원장 북한도시개발연구원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겸 연구위원

(역임)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운영부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기획부장
WHO 위기대응국 근무(북한담당관)

김 충 환 통일전략센터장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원장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감사

(역임)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이사
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원장 

김 효 진 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법제연구센터장

(역임)
법무법인 청호 대표
대한인권변호사협회 회장

남 오 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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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청년자문위원

박 준 혜 연구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
한라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통일부 인권인도실 실장
통일부 정세분석국 국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 부장

박 형 일 연구위원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연구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강사
세명대 경찰학과 외래교수
통일과 북한법학회 이사
국가안전정책학회 학술위원회 국방안보분과위원장

신 유 리 연구교수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서스틴베스트 리서치부문장(전무이사)

(역임)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상무
다올투자증권 그룹전략실 상무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신 지 윤 리서치부문장 서스틴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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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오 현 주 연구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미글로벌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 소장

(역임)
국토연구원 부원장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상 준 소장 한미글로벌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부원장
주독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원장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이회 사무총장
주독일 한국대사관 독일연구관

이 봉 기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준비중)

녹색기후기금 Portfolio Management Specialist
前RWE Partnership & Transactions Manager
前한국산업은행 차장
前포스코/포스코에너지 과장 

이 제 석 
포트폴리오 관리 전문가

녹색기후기금(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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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테크 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SNS소통위원장

유 창 근 대표  SJ테크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공동대표

(역임)
현대아산 경영지원부 본부장(전무)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2대 소장

장 환 빈 대표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예스이노베이션 대표

(역임)
통일과 나눔 사무국장

전 병 길  대표 예스이노베이션 컨설팅

통일연구원 감사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
국회의장 통일특별보좌관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 정세분석국장
통일부 제2하나원장

정 준 희 감사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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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前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 연구위원
前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센터 책임연구위원
前고양시정연구언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前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 유 석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민주평통자문회의 칭다오협의회 회장

(역임)
대우중공업 연태유한회사 법인장
샤먼공정기계유한회사 사장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초대 이사장
중국 한국인회 산동성연합회 회장
연태 한인상공회 회장

채 규 전 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칭다오협의회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북한·동북아연구위원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개발금융협력센터장

(역임)
몽골개발은행 전략기획담당임원(파견근무)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 주재원 
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최 재 헌 연구위원 산업은행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동북아학과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대외협력위원장

(역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 순 직 교수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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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연구네트워크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Institute · KDCI
Add. 서울 송파구 송이로 14길 12 삼원빌딩 3F 

Tel. 02 812 8120  Fax. 02 824 8240  Web. www.kdcrn.or.kr


